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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중재판정 그 후 2년,

지속되는 ‘항행의 자유 작전’과 국제법

이 기 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2016년 7월 12일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7부속서 하에서 구성된 중재재판
소’(이하 ‘중재재판소’)는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하여 역사적인 중재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 약 2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남중국해 연안국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참고로 2013년 1월 22일 중재
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했던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다소 친중(親中)에 가까운 행보로 
오늘 현재 중국과의 분쟁을 악화시키지는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소위 ‘항행의 자유 작전’(free-
dom of navigation operations)1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2016년 중재판정 이후 불리해진 중국의 법적 입장을 
한층 더 수세로 몰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항행의 자유 작전은 2018년 5월 
27일 미국 해군 함정 2척이 ‘파라셀 제도’(Paracel 
Islands)(중국명: 西沙群島)에 속하는 ‘Woody Island’(중국
명: 永興島) 등 몇몇 암석들의 영해기선 12해리 이내로 
진입하여 항행하면서 수행되었다. 중국은 지난 2012
년 6월 파라셀 제도 내에서 가장 큰 섬인 Woody 
Island에 군사적 목적을 가진 행정도시라 간주될 수 
있는 ‘Sansha City’(중국명: 三沙市)를 건설하고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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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파라셀 
제도에 대하여는 베트남도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2 
이하에서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수행하고 있는 항행
의 자유 작전에 대한 국제법상 쟁점을 알아보고, 이 
쟁점을 2016년 중재판정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2. 남중국해에서 수행되고 있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미국의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Freedom of Navigation 
Program)은 공식적으로 1979년에 만들어졌다.3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유는 미국 군사력의 ‘지
구적 이동성’(global mobility)을 보장하고 해상운송이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
이다.4 이를 위해 미국 국무부와 미국 국방부는 다소 
다른 역할을 수행했다. 즉, 미국 국무부는 연안국들의 
과도한 해양 권원 또는 해양 권리 주장에 대하여 외
교적으로 항의를 해왔으며, 미국 국방부는 국무부의 
외교적 항의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연안국들의 
과도한 해양 권원 또는 해양 권리 주장에 대하여 ‘작
전’을 수행하여 이와 같은 과도한 주장을 봉쇄해왔다. 
이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 바로 미국 국방부가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
유 작전을 수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 중국이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에 이르는 자국 영해 내에
서 미국을 포함한 외국 군함의 중국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해통항권 향유를 인정하도록 압
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중국이 암석
이 아닌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s) 또는 인공섬 
등을 이용하여 12해리에 이르는 영해를 주장하는 것
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한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2018년에 이미 수행한 항행의 
자유 작전 사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18년 5월 
27일 파라셀 제도에서 수행한 항행의 자유 작전은 
중국이 12해리에 이르는 자국 영해 내에서 미국(또는 
외국) 군함의 무해통항권 행사를 인정하도록 압박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2018년 1월 17일 스카버러 사주
(Scarborough Shoal)(중국명: 黄岩島)5의 12해리 이내로 군
함을 진입시킨 항행의 자유 작전 역시 중국이 12해
리에 이르는 자국 영해 내에서 미국 군함의 무해통
항권 향유를 인정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
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992년 발효된 중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는 “(외국) 군함이 중국 영해에 진입하려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떤 연안국의 영해 내에서 외국 군함의 무해
통항권 행사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허가’
라는 절차를 통해 중국 자신의 영해 내에서 외국 
군함의 무해통항권 향유를 통제하는 것은 중국의 
과도한 해양 권리 주장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과도한 
주장에 도전하기 위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파라셀 제도에서 수행
한 항행의 자유 작전은 중국의 과도한 직선기선 주장에 
대한 반대의 뜻도 내포하고 있다.6
외국 군함의 무해통항권 행사 인정을 압박하는 목적 
이외에도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수행은 
‘기본적으로’ 12해리에 이르는 영해를 주장할 수 없는 
간조노출지7 또는 인공섬 등으로부터의 영해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 23일 미국이 미스치프 암초(Mischief 
Reef)(중국명: 美济礁)의 12해리 이내로 군함을 진입시킨 
항행의 자유 작전은 간조노출지에 인공적으로 시설을 
만들어 영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미스치프 암초는 지
난 2016년 중재판정의 대상 지형이었기 때문에 
2018년 3월 23일 항행의 자유 작전은 중재판정 내용
에 부합될 수 있는 작전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은 남중국해 중재

판정에 부합하는가?

2016년 중재재판소가 내린 남중국해 중재판정은 
일방적으로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회부한 필리핀의 
청구취지가 15개에 이르는 등 한 눈에 법적 쟁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다. 다만 중재판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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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남중국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은 
(i) 소위 ‘9단선’(nine-dash line)에 의해 둘러싸인 해
양영역에 대하여 중국이 주장하는 권리는 유엔해양법협
약 하에서 중국이 주장할 수 있는 해양 권원을 초과하
는 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반하고 법적 효과가 없다는 
것, (ii) 스카버러 사주는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
붕에 대한 권원을 발생시킬 수 없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8 하의 ‘암석’에 해당하는 해양지형이라
는 것, (iii) 미스치프 암초는 영해에 대한 권원을 발
생시킬 수 없는 간조노출지이며 영유할 수 있는 해양지
형이 아니라는 것, (iv) 미스치프 암초는 필리핀의 배
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수행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중국이 12해리에 이르는 자국 영해 내에서 
외국 군함의 무해통항권 행사를 인정하도록 압박하고
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은 
2016년 중재판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만 미국 
군함이 9단선 내로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주장
해왔던 9단선 개념에 대한 간접적인 불인정 정도로 
해석될 수는 있을 것이다.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 중국이 간조
노출지 또는 인공섬 등을 이용하여 12해리에 이르는 
영해를 주장하는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2016년 중재판정 내용과 부합하는 
작전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도 조심스러운 분석을 필요로 한다. 즉, 미국이 특히 
미스치프 암초의 12해리 이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은 2016년 중재판정에 의하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항행의 자유 행사가 
된다. 연안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공해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항행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항행의 자유 작전은 국제법상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필리핀을 포함하여 
연안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국제법상 사용되지 않는 
개념인 소위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에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있다.9 따라서 미국이 소위 국제수역에서 

수행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은 연안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차원
에서 결과론적으로 2016년 중재판정에 부합하는 
것이지 소위 국제수역이라는 그 전제부터 국제법에 
완벽히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4. 나가며

2016년 7월 12일 남중국해 중재판정은 1948년부터 
계속되어 왔던 중국의 9단선(초기에는 11단선) 주장을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남중
국해에서 중국이 간조노출지 또는 인공섬 등을 이용
하여 과도한 해양 권원 또는 해양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봉쇄했다는 차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은 
사실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과는 다른 맥락
에서 시작되었고, 따라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대한 미국의 
도전 또는 반응이라 보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2016년 중재판정으로 인해 미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합법성(legality)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
했다고 결론짓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중국이 12해리
에 이르는 자국 영해 내에서 외국 군함의 무해통항권 
행사를 인정하는 문제 자체가 2016년 중재판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재판정의 
전체적인 취지가 유엔해양법협약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과도한 해양 권원 또는 해양 권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국제법적 논리 하에 
2016년 중재판정과 같은 맥락에서 과도한 해양 권원 
또는 해양 권리 주장에 대한 반대의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이 2016년 중재
판정을 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과도한 해양 권원 
또는 해양 권리 주장을 배척하고자 하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결과론적으로 미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
하기에는 좀 더 좋은 법적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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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파라셀 제도와 스카버러 사주를 포함한 남중국해 영역, 2016년 7월 12일 중재판정 p.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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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미스치프 암초가 위치한 남중국해 영역, 2016년 7월 12일 중재판정 p. 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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